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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01 배 경



배 경

중기 재정운용의 목적 :
중장기적 효율성과 비전으로 균형재정 달성

농식품부의 비전과 재정효율성 제고 방향* :

u재정효율성 : 농어업 보조금 개편, 유사사업 통폐합 등 세출구조조
정을 통해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탄력성을 높임.

u비전 : 작지만 강한 농림수산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미래성장동력
확충. 즉, 농림수산업 체질개선, 식품산업 육성, 저탄소 녹색성장, 농
어가 경영안정, 농어촌 삶의 질 향상 등을 추진.

*농림수산식품부, 2010 농림수산식품 예산개요, 2009



Part-02 비전과 효율성



비전과 효율성

비전의 충돌

u비전 A 
농림수산식품 분야가 세계적 식량·환경 문제 속에서 다원적 기능을 살려
국민의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보전하여야 한다. 주로 인문
학적(문화적, 심리적, 감정적)인 입장에서 문제를 이해하려 노력.

u비전 B 
농림수산식품 분야가 하나의 산업으로서 미래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시
장경쟁을 통하여 성장시켜야 한다. 주로 사회과학적(정치적, 경제적, 사회
적)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

비전의 조화

u경영체 계층별로 차별화 되고 작목·업종별로 세분화 된 정책

u비전 A와 B 간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기술 개발(자연과학적 방법)



Part-0? 

비전과 효율성

농림수산식품 부문의 효율성

u기술 개발 : 산업적 기술개발 기반 마련

u범위의 확장과 융복합 : 농림어업식품과 다른 산업의 연관관계 재정립

u농가경영 개선 : 벤치마킹, 경영진단과 컨설팅

재정효율성

u성과지표에 따른 평가, 재정의 통합관리

비전의 조화



Part-03 농업농촌부문 국가재정 운용방향



농업농촌부문 국가재정 운용방향

1. 평가와 반성

u 생산기반예산 비중 축소: 1998년 농림부문지출 7.8조 중 2.3조,   
2009년 14.6조 중 2.2조.

u 2004년 복지증진, 지역개발 개념 등장:
u 2005년 쌀직불제 시행: 
u 2009년 식품업 예산 등장(약 4,700억)
u 높은 기금비중: 2000년대에 들어와 계속 총예산의 30%

미래 성장의 잠재력을 축적하기 위해서는 당분간 지원정책을 재정
비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구조를 정착시키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90년대 말부터 이루어진 농가와 농촌에 대한 지원정책은 그런대로 의미
가 있었으나 계속된 지원정책으로 인하여 비효율적인 요소가 축적된 것
도 사실. 현재 재정지출은 과거 정책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Ex) 쌀에 대한 불균형적 지원



농업농촌부문 국가재정 운용방향

2. 향후 재정운용 방향 : 비전 A와 B를 조화 시키되, 
B에 중점을 두는 정책을 견지

u 농업의 미래를 위한 성장동력이 연구·개발될 수 있는 환경 조성.

u시장화 : 특히 농식품 모태펀드, 농지 유동화 등을 추진하여 농업생산요소
(농업자본, 농지) 시장 활성화.

u세계화 : 쌀 관세화, 농림수산물 수출, FTA, ODA 등을 추진.

u 직불제의 효율화: 현행 직불제를 농가단위 직불제로 전환할 필요 있음.

u초초고령화 사회에 대비: 노인복지와 노인연금 정책 정비

u 특별세와 기금으로 칸막이가 되어 있는 예산을 통합하여 예산의 신축성
제고. 

u쌀 정책의 개선



농업농촌부문 국가재정 운용방향

3. 고용친화적 재정운용 방향

u매력적인 일자리 제공
농업농촌은 이미 많은 고령 인구를 고용하고 있고 사실상 인력이 부족

한 형편. 문제는 도시의 젊고 능력 있는 유휴 노동인구에게 매력 있는
일자리 제공할 수 있느냐 하는 것. 적정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 뿐만 아니라
•노동의 자본장비율과 기술집약도를 높여 노동생산성 향상
•자녀교육환경 개선
•문화적 환경 조성 등이 필요. 

u 단기적 고용 증대책
다원적 기능 함양을 위한 직불제를 실시하고 이를 교차순응(cross 

compliance)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음. 예를 들어, 농어
촌 경관보전을 지불조건으로 하는 직불제를 실시하면 경관보전을 위한
고용이 증가할 것임. 



농업농촌부문 국가재정 운용방향

4. 성과지표

u농업농촌 분야 예산 5개 항목(농업체질강화, 농가소득·경영안정, 
농촌개발·복지증진, 양곡관리·농산물유통, 농업생산기반)에 대한
성과지표는 다음과 같음.

u농업체질강화 : 판매액 3,000만원 이상 농가 비율(%)

100만원

미만

(%)

100만-

500만원

(%)

500만-

1천만원

(%)

1천만-

2천만원

(%)

2천만-

3천만원

(%)

3천만-

5천만원

(%)

5천만

-1억원

(%)

1억

-2억원

(%)

2억원

이상

(%)

총농가수

(호)

3천만원

이상

농가비율

1995 20.50 26.79 23.56 17.53 7.16 3.58 0.71 0.14 0.04 1,500,745 4.46 

2000 22.04 26.19 21.04 16.35 7.85 4.30 1.67 0.42 0.13 1,383,468 6.53 

2005 23.69 27.99 16.61 13.61 7.83 5.75 3.23 0.88 0.41 1,272,908 10.27 

자료: 통계청

단위: 호, %



농업농촌부문 국가재정 운용방향

4. 성과지표

u농가소득·경영안정 : 농가의 부채-자기자본 비율(%)

부채-자기자본 비율 부채-소득 비율

1990 6.34 42.93 

1995 6.15 42.03 

2000 14.46 87.58 

2005 10.04 89.20 

구분 14세 이하 15-19세 20-49세 50-59세 60세 이상 총 농가인구 49세 이하 비중 65세 이상 비중

1990 1,370 734 2,259 1,111 1,187 6,661 65.50 11.54 

1995 680 423 1,626 867 1,255 4,851 56.26 16.18 

2000 459 262 1,301 676 1,333 4,031 50.16 21.73 

2005 335 158 989 601 1,351 3,434 43.16 29.12 

u농촌개발·복지증진 : 농가인구 중 49세 이하 인구 비중(%)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단위: 천명, %



농업농촌부문 국가재정 운용방향

4. 성과지표

u양곡관리: 식량쌀 초과생산량(천톤)

u농산물유통: 농업소득률(%)

연도

공급(천 톤) 수요(천 톤) 재배면적
1인당

식량소비
식량 쌀
초과생산

생산
(A)

수입 이월
식량
(B) 

종자 가공 감모,

기타

대북지원,
수출

기말재고 (천ha) (kg/1년) (A-B)

1990 5898 0 1572 5127 45 80 192 1 2025 1244 119.6 771

1995 5060 0 1156 4777 38 228 364 150 659 1056 106.5 283

2000 5263 107 722 4425 46 175 468 0 978 1072 93.6 838

2005 5000 192 850 3815 42 324 720 309 832 980 80.7 1185

2010 4916 307 995 3622 39 620 656 3 1278 - - 1294

농업소득(A) 농업총수입(B) 농업소득률(A/B)

1990 6,264 9,078 69.00 

1995 10,469 16,012 65.38 

2000 10,897 19,514 55.84 

2005 11,815 26,496 44.59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단위: 천원, %



농업농촌부문 국가재정 운용방향

4. 성과지표

u농업생산기반: 노동생산성(원/시간)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u 성과지표 운용 방향

• 실적 지표 지양 : 내생변수 사용

• 평균적 지표 지양: 계층별, 부문별 지표 사용

토지생산성 자본생산성 노동생산성 노동생산성 증가율

(원/ha) (원/시간) (%)

1990 6,248,927 0.700 4,932 -

1995 9,541,709 0.606 9,387 90.3

2000 10,506,765 0.470 11,778 25.5

2005 11,403,951 0.364 12,297 4.4



Part-04 임업산촌부문 국가재정 운용방향



자료: 산림청, 내부자료

1. 그 동안의 재정운용 평가와 반성

* 재정운용 추이

임업산촌부문 국가재정운용방향



기후변화기후변화 대응대응 기반기반

강화를강화를 위한위한 투자투자 부족부족

1. 그 동안의 재정운용 평가와 반성

* 재정운용 성과

* 재정운용 반성

§ 1~2차 계획기간(’73~ ’87) : 국토의 치산녹화 달성

§ 3차 계획기간(’88~ ’97) : 녹화기반 위에 산지자원화 추진

§ 4차 계획기간(’98~ ’07) :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기반 구축

산림재해방지산림재해방지 및및 대응대응

체계의체계의 재정비재정비 필요필요

임업산촌부문임업산촌부문 경쟁력경쟁력 및및

체질체질 강화강화 성과성과 미흡미흡

임업산촌부문 국가재정운용방향



2. 향후 재정운용 방향

* 임업·산촌부문의 중기(’10~’14) 재정운용 방향

임업산촌부문 국가재정운용방향

탄소흡수원 확충 및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투자 확대

산림재해 및 재난 현장 대응력 강화, 통합대응체계 정비

녹색일자리 지속 창출 및 산림복지서비스 기반 확충

국책사업 완료 소요의 안정적 지원, 정책환경 변화를 반영한
사업구조의 효율화



전문임업인 육성 기반 부족

 97년 IMF,  08년 금융위기 등 경제난 극복을
위한 숲가꾸기 사업 중심의 일자리 지원

- 작업현장 중심의 노동집약적 특성

 97년 IMF,  08년 금융위기 등 경제난 극복을
위한 숲가꾸기 사업 중심의 일자리 지원

- 작업현장 중심의 노동집약적 특성

직접 고용 방식의 일자리 지원

임업기능인 양성 기반 미흡

전문경영 지원체계의 효율성 부족

임업기능인 양성 기반 미흡

전문경영 지원체계의 효율성 부족

사업규모의 영세성 및 낮은 부가가치사업규모의 영세성 및 낮은 부가가치

그
간

일
자
리

사
업

재
정
운
용

평
가

사유림 경영의 영세성 및 인프라 부족

산약초 특화단지 등 특성화 사업 육성

평 가 운영방향

일자리 재정운용 방식 개선
- 재원 범위내에서 일자리 확충

* 산림SOC, R&D 등

임업부문의 사회적 기업 육성

전문임업인 육성 및 지원 강화

대단위 산림복합경영단지 육성

- 영세성 탈피, 경쟁력 강화

- 임업의 고부가가치화 촉진

임업산촌부문 국가재정운용방향

3. 고용친화적 재정운용 방향



4. 임업·산촌부문 성과평가지표

구구 분분
‘09(실

적)
‘10 ‘11 ‘12 ‘13 ‘14

국산목재자급률국산목재자급률(%)(%) 11.9 13.0 14.0 15.0 16.0 17.0

임목축적증가율임목축적증가율((㎥)) 103 109 116 125 133 140

산림탄소흡수율산림탄소흡수율(%)(%) 6.0 6.0 6.5 7.0 8.0 9.0

임목축적증가율임목축적증가율

산림탄소흡수율산림탄소흡수율

2

3

국산목재자급률국산목재자급률 (’10) 13.0% -> (’14) 17.0%

(’10) 109㎥ -> (’14) 140㎥

(’10)  6.0% -> (’14) 9.0%

1

국산재국산재 자급률자급률 향상향상

기후변화기후변화 대응대응 기반기반
강화강화

임업산촌부문 국가재정운용방향



Part-05 어업어촌부문 국가재정 운용방향



1. 그 동안의 재정운용 평가와 반성

40%
(525,229)

60%
(797,875)

‘07

총총 1,323,2291,323,229

0

200,000

800,000

1,400,000

1,600,000

39%
(547,909)

61%
(865,988)

38%
(566,458)

35%
(513,870)

65%
(977,756)

기 금 예 산

62%
(933,335)

총총 1,413,8971,413,897

총총 1,499,7931,499,793 총총 1,491,6261,491,626

‘08 ‘09 ‘10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농가소득

40,000

30,000

10,000 어가소득

‘08) 31,176

‘08) 30,523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www.kosis.kr)

(( 년년
도도))

(( 단 위단 위 : : 천천
원원))

<<어가어가 소득소득 추이추이>><<수산수산, , 어촌부문의어촌부문의 재정변화재정변화>>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내부자료

WTO체제의 확대 및 FTA 확산에 따른 수산물 시장개방화에 대응하여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어
업인의 삶의 질 개선과 어촌사회의 개발을 위해 지속적인 투자를 하여 ’07년부터 ’10년까지 5조 7,285
억 원을 투자함

* 재정운용 평가

어업어촌부문 국가재정 운용방향

((단위단위: : 백만원백만원))



1. 그 동안의 재정운용 평가와 반성

미래의미래의 신신 성장성장
동력으로동력으로 육성육성

노력노력 미흡미흡

친환경친환경 수산업으수산업으
로의로의 전환을전환을 위한위한
정책적정책적 노력노력 부족부족

어업인어업인··어촌의어촌의 자립자립
능력을능력을 위한위한 정책정책

결과결과 미흡미흡

2005년 이후 어업용 부채는 감소하고 있으나 어업용 이외 부채가 증가하여 2008년 현재 어가부채는 3
천 4백만 원으로 자산대비 부채 비중은 15%임

결 과

*  재정운용 반성

어업어촌부문 국가재정 운용방향



2. 향후 재정운용 방향

* 수산․어촌부문의 중기(‘10~14) 재정운용 방향

2010 2011 2012 2013 2014

(단위 : 억원)

자율, 자립, 자강 수산업 기반
구축 및 풍요로운 어촌 만들기

"농림수산식품·농산어촌 비
전 2020”, “제3차 수산진흥
종합대책” 및 “新 수산 30대
프로젝트”연계

"농림수산식품·농산어촌 비
전 2020”, “제3차 수산진흥
종합대책” 및 “新 수산 30대
프로젝트”연계

재정운영방향

500

1000

1500

2000

13,88013,880 13,87813,878

14,38314,383

14,40314,403
14,67914,679

저탄소 녹색 수산업으로의 전환
및 식품산업화를 위한 R&D 투
자 촉진

((년도년도))

＜＜국가국가 재정재정 운용계획에운용계획에 따른따른 예상예상 재정지원재정지원＞＞

어업어촌부문 국가재정 운용방향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제3차 수산진흥종합대책』, 2010



3. 수산․어촌부문의 「고용친화적」 재정운용 방향

어업어촌부문 국가재정 운용방향

어가인구감소 및 고령화

EEZ시대의 어장축소에 따른 충격 흡수
시장개방에 따른 보완대책 마련 등
현안문제 해결에 치중

EEZ시대의 어장축소에 따른 충격 흡수
시장개방에 따른 보완대책 마련 등
현안문제 해결에 치중

어업인, 어촌 자립능력 지원 미흡

어려운 상황속에 수산업은 점점

위축되면서 어가인구감소 및

고령화와 후계인력이 부족하게 됨

어려운 상황속에 수산업은 점점

위축되면서 어가인구감소 및

고령화와 후계인력이 부족하게 됨

고용문제 및 인력육성 기반 부족고용문제 및 인력육성 기반 부족

고
용
친
화
적

재
정
운
용
의

문
제
점 고용지원 미비 및 수산전문․핵심

인력 육성을 위한 기반이 없음

평 가 운영방향

전문기관 및 후계인력 양성

어가소득 및 어업경영 안정

어촌 복지 서비스 향상

어촌활력 증진 및 어촌계
선진화 방안과 및 어촌관광,
어업인력 육성 활성화 지원



어업어촌부문 국가재정 운용방향

4. 수산부문 성과평가지표

구구 분분 ‘09(추정) ‘10 ‘11 ‘12 ‘13 ‘14

어업생산량어업생산량((만톤만톤)) 338 341 343 346 357 380

어가소득어가소득((만원만원)) 3,137 3,156 3,174 3,193 3,330 3,472

수산물수출액수산물수출액((억불억불)) 15.7 17.1 18.6 20.1 22.0 25.0

어가소득(만원)어가소득(만원)

수산물수출액(억
불)

수산물수출액(억
불)

2

3

어업 생산량어업 생산량 (‘10) 341만톤 -> (‘14) 380만톤

(‘10) 3,156만원 -> (‘14) 3,472만원

(‘10) 17.1억불-> (‘14) 25.0억불

1

생산생산, , 소득소득, , 수출수출
증가증가 전망전망

(주: 각 항목별 2008년도 실적치를 기준으로 추정한 결과임)



Part-06 식품산업부문 국가재정 운용방향



식품산업부문 국가재정 운용방향

1. 최근 재정운용 추이 및 특징

u’08 이후에는 전체 농림수산식품부문 정부재정 증가율과 비슷하게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산업규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투자액 유지.

구 분 ’08 ’09 ’10(안)

식품업 예산액 3,757 4,718 5,763

농림식품 예산액 139,539 145,161 146,738

식품예산비중 2.7 3.3 3.9

<농림식품예산 추이>

단위: 억 원, %
자료: 농식품부 업무보고, 각년도.



식품산업부문 국가재정 운용방향

2. 평가와 반성

u시장개방에 공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 구축하려 노력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인프라 조성
§식재료 가공을 통한 농수산물의 부가가치 향상
§지역의 농어업과 식품산업의 연계 확대 지원
§GAP(우수농산물관리제도), HACCP 등 선진 안전관리시스템 확대 및

안전성 검사 강화로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 강화
§‘08.2월 농림수산식품부 출범 이후, 1·2·3차 산업과 소비자 및 식품가

공업체 포함하는 농정의 패러다임 전환 등

u그러나

§소비자와 생산자가 신뢰하는 푸드시스템 구축 미흡
§막걸리·천일염 등 일부 품목 부각되었으나, 규모화·산업화에 한계
§고부가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식품부문에 보다 많은 재원을 편성하여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신규 사업의 발굴 · 육성이 필요



식품산업부문 국가재정 운용방향

3. 향후 재정운용 방향

u’09-’13 식품부문 중기재정운용계획은 식품산업인프라 구축, 농식품
의 수출과 안전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었으나 ’10-’14 식품부문 중기
재정운용계획은 이에 더하여 한식세계화 및 스타식품기업육성 등 식품
산업 진흥기반 확충에 보다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것이 필요

•국가식품시스템의 선진화

•전략품목 개발을 통한 고부가가치 식품산업화

•한식의 글로벌 브랜드 가치 제고

•농식품 수출 증대



식품산업부문 국가재정 운용방향

4. 고용친화적 재정운용 방향

u재정투자 효율성, 재원건전성 등과 상충되지 않으면서 기존의 재원운
용방식을 일자리 창출 · 유지, 인력양성 등에 기여하는 고용친화적 방식
으로 개선

•식품산업전문인력 양성교육사업: 기업의 요구를 선조사하고 참여의향
이 있는 기업맞춤형 교육으로 식품기업 실무자를 양성하여 기업에 고용

•농식품안전정보관리 사업: 각종 정보를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관
리원을 운영하여 지역의 일자리 창출로 연계



식품산업부문 국가재정 운용방향

5. 성과지표

구 분 ‘09(실적) ‘10 ‘14

식품산업 전후방부가가치(조원) 44 47 60

해외한식당(만 개소) 1.0 1.2 2.0

GAP․HACCP 생산비중 3%, 60% 4.5%, 65% 10%, 80%

세계적 식품기업(1조원이상매출) 13 15 20

농수산식품 수출실적(억 달러) 48 53 120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u성과지표 예측



직접지불제 개편방향

김 태 곤

국가재정운용계획공개토론회

2010.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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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국가의 직접지불제 동향

직접지불제

정부의 생산자에 대한 ‘직접적’ ‘금전적’ 지원방식

지불대가는 ‘이행조건’의 준수

직불제 확산의 배경

WTO 체제에서 국제규범 : 시장왜곡 방지

다양한 정책효과 : 소득지지, 경영안정, 다원적기능 등

직불제에 대한 쟁점

“직불제는 구조개혁을 저해한다”

“지불 금액·단가 설정이 주관적이다”

“직불제는 소비자 보조금이다”

“직불제는 농산물 수요를 확대한다”



조건불리밭직불
친환경농업직불
경관보전직불

쌀소득보전직불경영이양직불한국

중산간직불농지물환경보전직불
품목횡단직불
호별소득보상제도

자급력향상직불
품목횡단직불

일본

소득안정계정(AgriSta.)
농업투자계정(AgriInv.)

캐나다

보전유보계획(CRP)
환경증진계획(EQIP)
보전보증계획(CSP)

고정직불(DP)
가격보전직불(CCP)
수입보전직불(ACRE)

미국

조건불리직불환경농업직불단일직불(SFP)EU

조건불리보전다원적기능
경영안정
소득보전

구조개선

주요 국가의 직접지불제 동향

1. 주요국가의 직접지불제 동향



주요 국가의 동향에서 특징

여건변화·정책과제에 따라 빈번한 제도 개정

경영안정형 직불제 증가

농업경영 리스크 관리에 직불제 활용(미국, 일본)

보전기준은 ‘가격’에서 ‘수입’(판매수입)으로 전환

다원적 기능확산을 위한 직불제 확충

일본 : 다원적 기능형

미국 : 친환경, 토양보전

EU   : 소득보상 직불의 ‘다원적 기능화’

환경농업직불·조건불리직불 추가

정책효과를 제고를 위해 ‘이행조건’ 강화

1. 주요국가의 직접지불제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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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한국, 일본, 미국은 2007년, 캐나다는 2006년, EU는 2003년, 중국은 2004년임.

자료 : 한국, 농림수산식품주요통계, 2008 / 일본, 식료농업농촌참고통계표, 2008 /
미국, 2007 Census of Agriculture /  캐나다, 2006 Census of Agriculture, 2007 /
EU, Agriculture in the EU, 2005 / 중국, 中國統計摘要, 2004

주요 국가의 경영규모 비교

ha/농장

2. 글로벌과 한국 농정과제

영세·분산 농업구조
시장개방으로 수입증가, 국내 생산 축소
소득문제·식량문제 해결이 과제



농가경제 악화

도·농간 소득격차 확대 : 도시근로자 가구의 65.3%

농가계층간 소득격차 확대 : 5분위 소득격차 11.2배

5,886 6,551

42,526

73,2887.2

11.2

0

30,000

60,000

90,000

120,000

1998 2008

0

3

6

9

12

1분위 5분위 배율(5분위/1분위)

천원 배

0

10,000

20,000

30,000

40,000

50,000

1990 1993 1996 1999 2002 2005 2008

천원

도시근로자

농가

도농간 소득격차 농가계층간 소득격차

2. 글로벌과 한국 농정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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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수수
84
소맥9

쌀
4,408

국내
생산량
5,015

기타

5 21

사료 용
8,974

가공 용
3,9 00

식 용
5 ,75 1

용 도별

소 비량

19,1 46

기타
1,960EU 29

캐나다
124

호주
934
태국
203

중국
4,669

미국
6,179국별

수입량
14,098옥수수

9,418

소맥
2,373

기타

542

쌀
243

대두
1,522

품목 별
수입 량

14,098

단위: 천톤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수급표」, 2009년

한국의 식량수급 현황, 2008년

식량자급력 하락, 수입의존도 증가
식량자급률 : 1970년 81%, 2008년 26%
사료용·가공용, 옥수수(0.9%),밀(0.4%),대두(7%) 

2. 글로벌과 한국 농정과제



쌀 과잉 해소와 식량자급력 향상

구조적인 쌀 과잉, 논농업 성장을 제약

쌀에서 수요증가 작물로 생산전환 유도

농업자원 보전과 다원적 기능확충

다원적 기능의 수혜자는 소비자

이행조건과 연계한 ‘공익형’ 확충, 농업보호의 수단

경영리스크 관리와 농업경영안정 도모

기상이변·가격변동 등 리스크 증가

위험회피형(risk aversion) 정책수단으로서

‘경영안정형’ 직불제 역할 증대

DDA·FTA 등 시장개방에 대응한 안전망(safety net) 구축

농업부문은 시장개방의 피해자

‘선대책’의 일환으로 ‘경영안정형’ 직불제 도입 필요

3. 직접지불제 개편의 필요성



4. 직접지불제 개편방향

개편 원칙

국제규범(WTO농업협정)과의 정합성 유지

수입국·영세소농의 한국적 특수성 고려

생산왜곡 방지와 농업의 건전한 발전

소득증대·자급률 향상에 기여

구조개혁 촉진과 다원적기능 확산 양립

‘경영안정형’과 ‘공익형’으로 유형화

이행조건 강화와 정책효과 제고

다원적 기능 증대를 이행조건으로 설정



4. 직접지불제 개편방향

개편 방향

공익형과 경영안정형으로 유형화

공익형은 다원적 기능 확산

경영안정형은 리스크관리를 통한 경영안정

논(쌀) 중심에서 밭농업으로 확대

쌀 과잉 해소
밭농업의 건전한 발전 유도

쌀 소득보전 직불제 개편

고정지불은 공익형으로 전환
변동지불은 경영안정형으로 확대



고정지불

목표가격 당년가격

차액의
85％

변동지불 ‘경영안정형’으로 확대

‘공익형’으로 전환

4. 직접지불제 개편방향

쌀소득보전 직불제의 개편



4. 직접지불제 개편방향

쌀소득보전 직불제의 개편·확대

논 70만원/ha

→ 논 70만원, 밭 (     )
지불단가

가격기준

→ 판매수입기준
보전기준

쌀

→ 쌀 포함한 다수 품목

논

→ 논·밭

대상농지

또는 작물

0.1ha 이상

→ 일정규모 이상

0.1ha 이상

→ 0.1ha 이상
대상농가

변동지불 → 경영안정형고정지불 → 공익형



미국, 일본EU, 일본외국사례

변동지불기본지불, 가산지불지불방식

1,076억원7,943억원2009년 예산

쌀소득보전직불(변동지불)
FTA 피해보상직불
※ 농가단위 소득안정제로
통합

쌀소득보전직불(고정지불)
조건불리직불
경관직불
친환경직불

해당직불

경영위험이 큰 주업농프로그램 참가자대상농가

감축보조(amber box)허용보조(green box)보조성격

경영위험 완화다원적 기능 제고, 소득지지목적

경영안정형 직불제공익형 직불제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2009. 6)

공익형과 경영안정형의 비교

4. 직접지불제 개편방향



5. 공익형 직불제의 개요 및 쟁점

목적

다원적 기능 제고를 이행조건으로 소득보전

대상농가

개별 프로그램 이행조건 준수

0.1ha 이상의 판매농가

지불방식

기본지불 : 기본적인 이행조건 준수를 요건으로,

논·밭별로 단가 설정

가산지불 : 기본지불에 추가하여,

개별 이행조건 준수를 전제로 지불



[현 행] [개 편]

단
가

논
[쌀 고정지불]

밭
초
지

조건
불리

친환경

경관

농지

+

+
농지(논·밭·초지)

[기본지불]

조건
불리

친환경

경관

농지

단
가

친환경
[가산

지불1]

[가산

지불2]

+

+

5. 공익형 직불제의 개요 및 쟁점

공익형 직불제 개념



통합대상

기본지불 : 쌀(고정), 친환경(저농약)

가산지불 : 친환경(무농약·유기), 경관, 조건불리, 

친환경축산, 기타(생물다양성, 이탄화탄소

흡수·저감, 자원 보전 등)

이행조건

기본지불

최저수준 : 논밭형상 유지, 농약·화학비료 권장수준

최고수준 : 최저수준 + 저농약

가산지불 : 현행 개별 직불제 수준

5. 공익형 직불제의 개요 및 쟁점



지불단가

기본지불 : 다원적 기능 평가액을 근거, 논·밭 별로 설정

논 : 현행 쌀소득보전직불의 고정지불(70만원/ha)

밭 : 논 단가의 1/2 수준

(농진청 평가결과, 논의 49%, 2002)

가산지불

현행 프로그램 : 현행 단가 유지

추가 프로그램 : 이행조건 준수에 따른 소득 손실분,

또는 다원적 기능 평가액 근거, 산정

5. 공익형 직불제의 개요 및 쟁점



농업소득(판매수입) 변동

기준 농업소득
(또는 판매수입)

§ 대상농가 : 경영리스크가 큰 일정규모 이상

§ 대상품목 : ‘단일품목’에서 ‘주요품목’으로 확대

§ 보전기준 : 농업소득 또는 판매수입

§ 보전방법 : 기준소득과 당년소득의 차액보전

6. 경영안정형 직불제의 개요 및 쟁점

목적

공익형 직불제의 기본적인 소득보전 위에서

소득변동 등 경영리스크를 관리, 경영안정 도모

경영안정형 직불제 개념



대상농가

가격·수량 변동의 리스크가 큰 일정규모 이상 주업농

2008년 주업농가

– 75만호(전체의 72%)

경지면적

– 0.3ha 이상 76%

– 0.5ha 이상 60%

– 1.0ha 이상 44%

경지면적 요건에 미달인 경우, ‘규모확대의 의욕있는
농가’ 등

6. 경영안정형 직불제의 개요 및 쟁점



대상품목

농가소득은 구성하는 주요 품목

동질성이 높은 품목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실효

대상품목

1안 : 쌀, 기타곡물, 두류, 서류, 채소, 과수

(축산은 품목별 시행)

2안 : 쌀, 기타곡물, 서류, 두류

(채소, 과수, 축산은 품목별 시행) 

6. 경영안정형 직불제의 개요 및 쟁점



보전기준

경영리스크의 파악지표

가격, 수량, 소득, 판매수입 등

보전기준

1안 : 농업소득

(리스크 관리에 적합, 소득파악이 곤란)

2안 : 판매수입

(생산비 고려가 제외, 산정이 용이하고

농가의 생산비 절감노력 유인)  

6. 경영안정형 직불제의 개요 및 쟁점



보전방법 및 수준

대상품목별 당년도 소득과 기준소득의 차액을 합산

합산 차액이 기준소득을 하회하는 경우, 그 차액의

일정비율(85%)을 보전

※ 미국·일본의 경우, 차액의 100% 보전

단지, 기준소득이 생산비 보상수준으로 설정

6. 경영안정형 직불제의 개요 및 쟁점



7. 중장기 직접지불제 기대효과

공익형
직불제

경영안정형
직불제

다원적기능 확산

구조개선 촉진

식량안보

경영안정

쌀과잉 해소

쌀 대체작물 육성

농업소득의 증대

농업의 지속적 발전



직불구성 대상농가 기대효과

지불
단가

소득변동

기준소득

전체농지

+

•주업농가
(임의가입)

•이행조건
준수농가

•판매농가[기본지불]

조건
불리

환경
보전 경관

기타
활동

구조개선
촉진

소득증대

경영안정

식량안보

다원적
기능제고

공익형 직불제

경영안정형 직불제

[가산지불]

+ + + +

7. 중장기 직접지불제 기대효과

중장기 직불제 구성과 기대효과



Part-03 농기계 임대지원사업 개편방안



발발 표표 순순 서서

1. 농기계 공동이용조직 육성의 필요성

2. 농기계 공동이용사업 현황

3. 농협 농기계은행사업과 통합방안 검토

4. 정부의 농기계임대사업 개편방향



ⅠⅠ. . 농기계농기계 공동이용조직공동이용조직 육성의육성의 필요성필요성

ᆞ 농기계의 과잉 공급 ⇒ 농가부채 누증의 원인

– 2007년말 농기계 과잉 공급대수는 42.3천대, 

전체 농기계부채규모는 3,340억원 수준

– 농기계 보유농가의 호당 농기계 부채 8,249천원, 

농업용 부채 21,389천원의 38.5%를 점유

ᆞ 농기계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농업경영비

절감을 위해 공동사업조직 육성이 필요



ᆞ 외국도 농기계 공동이용조직, 농기계협동조합이

활성화

– 일본 농협의 농업기계은행, 독일의 농기계조합(MR), 
프랑스, 캐나다의 농기계조합(CUMA) 등

– 농기계 공동소유-공동이용 뿐만 아니라 작업일정

(Scheduling)을 보다 효율적으로 계획하고 조정

ᆞ 농기계 이용률 제고와 농가 부담 경감을 위한

농기계 공동이용조직 육성 및 활성화 필요

ⅠⅠ. . 농기계농기계 공동이용조직공동이용조직 육성의육성의 필요성필요성 -- 계속계속



ⅡⅡ. . 농기계농기계 공동이용사업공동이용사업 현황현황

구 분 농기계 임대사업(정부) 농기계 은행사업(농협)

시행주체 농업기술센터(시장·군수) 지역농협

추진계획 2013년 - 350개소 목표 719개소(농작업 대행면적 10%)

자금지원
정부 50%, 지방비 50%
- 2008까지 248억원(국고)

농협중앙회 100%
- 5년간 총 1조원

사업방식 단기임대 (1~3일)
농작업대행, 임대(장·단기)
농작업 대행＋임대

대상 농기계
밭농사용 중소형 농기계 및
부속 작업기 중심
- 관리기, 파종기, 제초기 등

벼농사용 농기계
-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등

< 농기계 공동이용사업 비교 >



ᆞ 임대료 수입으로 감가상각비, 수리비 조달 한계,  

국고보조지원이 없으면 지속하기 어려운 사업

수 입(백만원) 지 출

항목 금액 항목 금액

임대료수입 16

감가상각비 72

인건비 136

운영비 74

손익 (적자) -266

합계 16 16

수 입 지 출

항목 금액 항목 금액

임작업료 266
감가상각비 134

인건비 113

운영자금
이자수입

28
운영비 70

손익 (적자) -23

합계 294 294

< 지역농협 평균 농기계영농센터 손익구조 ><지자체 농기계 임대사업 손익구조(추정) >

ⅡⅡ. . 농기계농기계 공동이용사업공동이용사업 현황현황 -- 계속계속

단위: 백만원 단위: 백만원



농기계 임대사업(정부) 농기계 은행사업(농협)

ᆞ임대료가 낮아 비용(감가상각비, 
수리비) 조달 한계

ᆞ농기계 구입 및 운영자금 지원 비용 등
적자구조

ᆞ농기계 파손 등 관리상의 한계
ᆞ낮은 임,작업료로 인한 적자

→ 농가의 편의 제공 차원으로 접근

ᆞ부속기 위주 지원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농기계 지원 부족

ᆞ대부분 장기임대사업에 따른
농작업 조정 기능 부족

ᆞ적자를 행정기관이 부담함에 따른
농기계 보조 공급의 다른 형태

ᆞ지역농협의 읍면별 세분화로 규모의
경제 실현 못하며, 관리비용 증대

< 농기계 공동이용사업 문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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ᆞ B군의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 사례

- B군은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지역에 적합한
농기계임대사업를 자율적으로 추진

- 트랙터 등 본체 농기계를 중심으로 하면서 마을별로
공동 농작업을 유도한 후 임대하여 주는 방식

- 군 전체 농가의 23% 농가에게 임대하여 매우 높은
이용 실적

- 임대료 수입도 2005년 32,691천원에서 2009년에는
79,375천원으로 상승

→ 그러나그러나 앞서앞서 제기한제기한 문제점문제점 극복하지극복하지 못하는못하는 한계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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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 . 농협농협 농기계은행사업과농기계은행사업과 통합방안통합방안 검토검토

ᆞ 동일한 성격의 농협 농기계은행사업과 정부의

농기계임대사업을 통합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

- 농기계 본체를 임대하는 사업(농협)과 부속 작업기를
임대하는 사업(정부)의 분리 시행은 비효율적

ᆞ 정부의 농기계임대사업을 농협의 농기계은행

사업과 통합하여 농협이 담당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



ᆞ 정부-농협 간 농기계임대사업 통합은 향후 예산

및 운영 측면에서 신중한 접근 필요

- 현재 적자구조인 농협의 농기계은행사업에 정부 자금
지원 없이 밭작물 농기계은행사업까지 통합할 경우
적자 규모가 확대될 수 있음.

ᆞ 농협은 통합 위해 연간 1,470억원의 국고지원

요구

- 정부의 농기계임대사업 추진예산(250억원)보다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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ᆞ 농협의 농기계보관창고 설치 지원 요구

- 사업통합 시 신규로 농기계보관창고를 설치하여야 하
하는 부담 발생

- 농기계보관창고 350개 설치(이관사업 134개소 포함, 
400평 기준)시 1,604억원 소요

ᆞ 지역농협의 읍면별 세분화로 규모의 경제효과
미흡 가능성
- 정부의 농기계임대사업은 하나의 시군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효율적인 사업체제를 구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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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 . 정부의정부의 농기계임대사업농기계임대사업 개편방향개편방향

ᆞ 농기계임대사업 개편의 기본방향

- 개별농가의 농기계구입비용 부담 완화보다는 효율적
농작업으로 농업경영비 절감에 목적

- 농작업 일정을 조정(Scheduling)하여 농작업의 효율화,

농기계 이용률 극대화 달성

- 이용주체들의 자율적 작업일정 조정이 바탕이 되어야
하므로 농가조직인 농협이 담당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

- 농기계관리에서 규모의 경제효과를 실현하고 이용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시군 단위 이상의 규모에서
농기계임대사업 추진 필요



농작업위탁자

지역농협
운영위원회농협중앙회

농기계은행

농작업수탁자

운영지도,자금지원 농작업조정 원칙

농작업위탁

농작업수행

작업료지급

농작업수행

농작업위탁

작업료지급

(직영) (책임운영자)

< 농기계 공동이용조직의 체계도(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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ᆞ 농기계임대사업 개편방안
- 정부의 농기계임대사업은 지속할 수 없는 사업으로

국고보조 지원 폐지가 바람직함.

ㆍ농기계임대사업 폐지가 어려우면 2013년까지만 유지하고
이후에는 일몰제로 폐지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제시

- 생산자조직인 농협 자율적으로 선택 추진하도록 하고,

정부는 농협이 농기계임대사업 중 일부를 흡수하도록
유인책을 제공
ㆍ정부-농협 농기계은행사업의 획일적 통합이 아닌 농협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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ᆞ 농기계임대사업 개편방안 (계속)

- 다만, 농협 직영방식의 농기계은행(임대)사업을 촉진
하기 위한 400평 규모의 농기계보관창고 설치에는
국고지원 도입이 필요

- 정부의 농기계임대사업을 폐지하게 되면 밭농사 부문
기계화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음. 

- 밭농사 농기계 및 부속작업기 구입 등에 대해 정부의

농기계구입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
ㆍ현재 지역농협은 3%의 저리정책자금인 농기계구입자금의

지원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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ᆞ농기계임대사업 개편방안 (계속)

- 농기계임대사업과 농협 농기계은행사업을 통합하고,

농기계공동이용사업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농협의 공동출자에 의한 제3섹터방식인

농기계조합공동법인 도입 검토 필요

ㆍ일본의 경우 지자체와 지역농협이 공동으로 출자한
제3섹터방식으로 농작업 대행조직 및 농기계은행사업을
결성

ㆍ제3섹터방식으로 농기계은행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에

대하여 현재의 농기계임대사업 수준의 국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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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황의식ᆞ박준기, eshwang@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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